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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합520088 판결

전   문

원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병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 설지은

변론 종결2021. 8. 26.

판결 선고2021.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12,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2014. 10. 17.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C'이었는데,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 1. 6. 해산되고 재단법인 D에 통합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와 피고는 E 기업 상호 간의 교류 및 단지의 활성화, 기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한 'F'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최한 법인이다.

2) 성남시 분당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H 건물 사이에는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일반광장(이하 '이 사건 광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앞에 위 건물 지하의

근린생활시설로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구(이하 '이 사건 환풍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행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0. 17. 17:40경 이 사건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인기 걸그룹

I의 공연이 시작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과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 사건

환풍구에 인접한 화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환풍구의 덮개 위로 올라서서 I의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같은 날 17:53경 이 사건 환풍구의 하중을 받는 세로 지지대 2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간격이 더 넓게 수직낙하통로 공간 위에 설치된 지지대에 사람들의 하중이 더 집중되어 위

지지대가 붕괴되었고, 이에 그레이팅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수직낙하통로 지하 18.5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총 16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11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간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 대표는 2014. 10. 20.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이하 '2014. 10. 2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유가족들("갑")과 원고 및 피고("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갑"에게 아래 합산액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 생략)

6. "을"이 "갑"에게 지급한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을" 상호간, 경기도, 성남시 등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나 판결에 따른 책임비율에 따라 "을" 상호간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 간 정산한다.

2)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서(이하 '2014. 11. 3.자 합의서'라 하고, 2014. 10. 20.자 합의서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갑")와 피고("을")은 이 사건 사고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협의하여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손해사정인이 산출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대해 "갑"과 "을"은 협의 후 "갑"이 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2. 우선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자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호간에 구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6. 8. 9.까지 사망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및 부상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생계비, 보상금 등으로 7,913,634,701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구상금

186,306,680원을 각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6. 9. 28. 346,050원, 2016. 11. 9.

3,053,270원, 2017. 8. 31. 40,100원의 각 건강보험료 구상금을 지급하여 합계

8,103,380,801원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5. 3. 17.까지 사망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및 부상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3,391,798,050원,

장례비 4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손해사정비용으로 40,000,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3,911,798,050원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1) 원고과 피고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그 소속 책임자 7인(이하 위

회사들은 'J', 'K', 'L', 'M'이라고만 하고, 위 4개 회사 및 위 회사들 소속 책임자 7인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J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 설계 및 감리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풍구의



부실시공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J 등 및 그 소속 책임자 7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555660,569966(병합)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1. 25. 이 사건 사고가 ① 이 사건 환풍구 공사의 시공자(J, K, L

및 그 소속 책임자들)가 이 사건 환풍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레이팅을

분절하여 그 하중 지지능력이 당초 예정된 강도보다 현저히 못 미치도록 시공하거나 시공되도록

방치한 과실, ② 위 공사의 감리자(M 및 그 소속 책임자)가 이 사건 환풍구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시공자들의 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 ③ 이 사건 행사의 공동주최자(원고,

피고)가 다수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기획·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행사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15%,

피고 25%, J 및 그 책임자 40%, K 및 그 책임자 10%, L 및 그 책임자 5%, M 및 그 책임자

5%라고 판단하였다. 위 과실비율은  2020. 8. 21. 선고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14200,2014217(병합)호]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의 제1심,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3)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원고 8,103,380,801원,

피고 3,911,798,050원)이 J 등이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 금액 중 J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총 4,155,431,611원(= J 및 그 소속

책임자 2,770,287,742원 + K 및 그 소속 책임자 692,571,935원 + L 및 그 소속 책임자

346,285,967원 + M 및 그 소속 책임자 346,285,967원), J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총 2,020,954,181원(= J 및 그 소속 책임자 1,347,302,788원 + K 및 그 소속 책임자

336,825,697원 + L 및 그 소속 책임자 168,412,848원 + M 및 그 소속 책임자

168,412,848원)으로 각 정해졌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원고 3,947,949,190원(=

8,103,380,801원 - 4,155,431,611원), 피고 1,890,843,869원(= 3,911,798,050원 -

2,020,954,181원) 부분은 J 등의 과실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서 J 등이 공동면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 후인 2020. 10. 13.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58,401,7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3,947,949,190원이고, 그중 피고의 과실비율(25/40)에 해당하는 2,467,468,241원과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 2020. 10. 13.까지의 각 법정이자 576,274,057원을 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원리금은 2020. 10. 13. 기준으로 총 3,043,742,298원이다. ② 그리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 중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1,890,843,869원이고,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15/40)에 해당하는 709,066,450원과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197,761,546원을 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원리금은 2020. 10. 13. 기준으로 총 906,827,996원이다.

따라서 위 구상금의 차액 2,136,914,302원(= 3,043,742,298원 - 906,827,996원)에서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지급한 1,758,401,796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금

378,512,506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78,512,506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4.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4. 11. 3.자 합의서 제2항에서 "우선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호간에 구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날을 구상채무의 이행기로 정함과 동시에 법정이자도 그 이후부터

기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구상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기산일은 해당 금액 지출일이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 2020. 9.

10.이다.

이에 따라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2020. 10. 13.을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액은

2,478,960,556원(원금 2,467,468,241원 + 법정이자 11,492,315원)이고, 피고의 구상금액은

712,368,951원(= 원금 709,066,450원 + 법정이자 3,302,501원)이므로, 위 구상금액의 차액

1,766,591,605원(= 2,478,960,556원 - 712,368,951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758,401,796원을 공제한 나머지 8,189,809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4.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채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 또는 피고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상대방 또한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들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이 15%, 피고의 과실비율이 25%로 정해진 사실은 각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각자의 과실비율(원고는

15/40, 피고는 25/40)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각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25/40에 해당하는 구상금 원금이

2,467,468,241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3,947,949,190원 × 25/40)1) 이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15/40에 해당하는

구상금 원금이 709,066,450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J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1,890,843,869원 × 15/40,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758,401,79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날을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 원리금액에서 피고의 구상금 원리금액을 뺀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1,758,401,796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잔존 구상금채권액 산정

1)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기산점 위에서 살핀 대로, 2014. 11. 3.자 합의서

제2항에서 "우선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상호간에 구상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공동면책일, 즉 원고와 피고가 각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출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하고(민법 제425조 제2항, 제1항),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

관계에서도 각자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그 출재일 이후부터 곧바로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가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원칙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인정하려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문언이 위

민법 규정과 명확히 배치되거나 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필요하다.

② 그런데 위 합의서 조항을 법정이자의 기산일까지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날'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면, 위 합의에 따라 구상권자(원고와 피고 모두



구상권자가 된다)로서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출재일 이후부터 관련 판결 확정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어떠한 합의를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포기 의사가 문언상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각 합의서에는 '법정이자'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는바, 위 합의서 조항은 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비로소 상호간 정당한 금액에 따른

구상·정산이 가능하므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후 지체 없이 상호 구상·정산하자는 내용의 조항, 즉

'구상금채무의 이행기'를 정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④ 또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 달리 해당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나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기가 위와

같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정이자는 그 출재일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피고는 위 2014. 11. 3.자 합의서 제2항 중 "각각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대로" 부분을 근거로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가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상해 피해자들에

관한 위 2014. 11. 3.자 합의서와 달리 사망 피해자들에 관한 2014. 10. 20.자 합의서에는 위

문구가 없는바, 사망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과 달리 유독 상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하여만 법정이자 기산점을 달리 합의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구체적 금액 산정 가) 원고의 구상금 원금 2,467,468,241원 중 815,748,668원이 2015. 2. 12.

이전에, 1,650,343,805원이 2016. 8. 10. 이전에, 138,420원이 2016. 9. 29. 이전에,

1,221,308원이 2016. 11. 10. 이전에, 16,040원이 2017. 9. 1. 이전에 각 지출된 금액에 관한

것인 사실, 피고의 구상금 원금 709,066,450원은 모두 2015. 3. 17. 이전에 지출된 금액에 관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들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의 각 구상금 원금과 이에 대한 각 최종 지출일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를 아래와 같이 계산(이하 원 미만 버림)하면, 2020. 10. 13. 기준 구상금

원리금 합계액은 원고 3,043,742,298원(= 원금 2,467,468,241원 + 법정이자 576,274,057원),



피고 906,827,996원(= 원금 709,066,450원 + 법정이자 197,761,546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1) 원고의 구상금 법정이자 : 총 576,274,057원(= 231,240,230원 + 344,763,603원 +

27,968원 + 239,756원 + 2,500원)

○ 2015. 2. 12. 이전 지출한 815,748,668원에 대한 2015. 2. 12.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31,240,230원[= 815,748,668원 × 5% × (5 + 245/366)]

○ 2016. 8. 10. 이전 지출한 1,650,343,805원에 대한 2016. 8. 10.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344,763,603원[= 1,650,343,805원 × 5% × (4 + 65/365)]

○ 2016. 9. 29. 이전 지출한 138,420원에 대한 2016. 9. 29.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7,968원[= 138,420원 × 5% × (4 + 15/365)]

○ 2016. 11. 10. 이전 지출한 1,221,308원에 대한 2016. 11. 10.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39,756원[= 1,221,308원 × 5% × (3 + 339/366)]

○ 2017. 9. 1. 이전 지출한 16,040원에 대한 2017. 9. 1.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2,500원[= 16,040원 × 5% × (3 + 43/365)]

(2) 피고의 구상금 법정이자 : 197,761,546원

○ 2015. 3. 17. 이전 지출한 709,066,450원에 대한 2015. 3. 17.부터 2020. 10. 13.까지의

법정이자 197,761,546원[= 709,066,450원 × 5% × (5 + 211/365)]

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원리금 3,043,742,298원에서 피고의 구상금 원리금 906,827,996원과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게 지급한 1,758,401,796원을 법정이자, 원본의 순서로 각

변제충당하면, 결국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20. 10. 13. 기준으로 원금 378,512,506원(=

3,043,742,298원 - 906,827,996원 - 1,758,401,796원)이 남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구상금 원금 378,512,50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상금 중 일부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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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원금의 각 지출 시기별로 25/40을 곱하여 합하는 과정에서 2.75원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